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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파 노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지국에 국한되었던
전자파 논란은 최근 데이터센터의 고압 송전선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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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체 영향 우려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계

Estimating the Economic Cost of Public Concerns over the Health Effects of 
Electromagnetic Field

장 윤 정․김 다 미*․김 용 규**

Yunjeong Jang․Dami Kim*․Yongkyu Kim**

요  약

최근 전자파 노출 경로가 다원화되면서 인체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전자파 인체 영향 우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기지국 이설 및 철거 비용’, ‘전자파 차단 제품 구입 비용’,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비용’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및 사업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2020년 기준 연간 총 경제적 비용은 약 1,988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객관적 안전성 입증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자원 낭비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수치는 향후 생활 및 산업 환경 전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
책 수립 및 집행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s the pathways of human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EMF) have recently diversified, public concerns regarding their 

potential health effects persist. In this context,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economic losses arising from these concerns by 
categorizing them into three types: ‘the cost of relocating or removing base stations,’ ‘the cost of purchasing EMF protection products,’ 
and ‘the cost of measuring the EMF strength of wireless stations.’ Based on the survey data and materials submitted by service 
providers, the total annual economic cost as of 2020 wa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98.8 billion KRW.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a significant waste of resources driven by subjective anxiety, despite objective evidence of safety. These analytical figures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policy data for justify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Such 
policies aim to enhance public communication and resolve social conflicts by providing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electromagnetic 
fields that arise throughout everyday life and in industri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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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0

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제정하고 2014년 ‘전자파인체
보호종합대책’을수립하는등국민건강과안전을확보하기
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현행전파법제47조의2, 
제44조의4 및제55조등에근거하여국립전파연구소는전자
파인체보호기준과전자파강도측정방법등표준및기술

기준을제정하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이동통신기지
국의전자파강도와생활환경속전자파강도를측정하고있
다. 중앙전파관리소는전파환경및전자파차폐성능을측
정, 제공하고 위 기관들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행정조치와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또한 한국전파진흥협
회에서도이동통신 기지국전자파민원 대응을하며정보
제공과 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유관
기관의선제적측정및정보공개노력에도불구하고전자
파유해성에대한국민적불안감과관련민원은여전히줄
어들지 않고 있다.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불신은 단순한 우려를 넘

어 국가 전략 인프라 및 첨단 산업 시설의 설치 반대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
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THAAD) 기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최댓
값이 인체 보호기준의 0.2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1]. 또한 민원이 빈번한 데이터센터 및 다중이용시설
(병원․쇼핑몰 등) 주변 고압선의 전자파 측정치 역시 기
준치 대비 1 %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2].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국민적혼란을가중시키고[3], 사회적신뢰를저하시
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4]. 이에 정부는
2024년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안전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을 설정하였다. 이는 인
체 보호 기준의 강화, 생활 밀착형 전자파 측정 서비스 확
대, 그리고 소통 강화를 통한 불신 해소를 골자로 한다[5].
이러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의 당위성 확보가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 전자파 우
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추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 영향 우려
에 따른 연간 경제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계하고 그 시
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전자파 유

해성인식, 갈등 비용및위험 커뮤니케이션관련 선행문
헌을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전자파 관련 경제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 결과
를 요약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Ⅱ. 전자파 유해인식, 갈등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헌연구

본 장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유해성 인식 현황
을 살피고, 이와 관련된 갈등 비용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에관한 기존문헌을고찰한다. 이를통해 본연구가지니
는 독창성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2-1 전자파 유해인식 관련 연구

국내에서는 일반 대중의 전자파 유해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다양한실태조사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왔다. 한국
전자파학회에서 2년주기로시행하는 '전자파대국민인식
조사'에따르면, 2023년서울및 5대광역시거주성인 600
명 중 68.3 %가 전자파가 인체에해롭다고 응답하며높은
심리적불안감을드러낸바있다[6]. 또한참고문헌 [7]에서
는 전국 3,393명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전자파 지각
수준과 노출 완화 행동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의 96.7 %가일상생활 중 전자파에항시 노출되어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진이 도출한 ‘위해 인지도 맵
(perceived risk map)’에 따르면, 레이더 장치와 5G 기지국
은 개인이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고(uncontrollability) 잠재
적 공포를 유발하는(dread)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중이 특정 무선 설비를 심리적으로 강한 위
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1). 
참고문헌 [8]에서성인남녀 2,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

조사에서도유사한경향이확인되었다. 응답자의 70 % 이
상이일상속전파노출을실감하고있으며, 이에따른인
체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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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국민 상당수는 객관적 측정
치와별개로전자파의유해성을높게인식하고있으며, 이
러한주관적인식이사회적불안의주요원인이되고있음
을 알 수 있다. 

2-2 갈등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

전자파 노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집단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법
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참고문헌 [9]는 민간 차원의
전자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전자파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모델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참고문
헌 [10]은 송·변전 설비 인근의 전자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산하는 '갈등 비용' 연

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11]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이 야기한 기회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
용을 산출하였고, 참고문헌 [12]는 국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하여 갈등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
하는 사회적 갈등이 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다. 참고문헌 [13]은 위험 커
뮤니케이션의 핵심 기능을 정의하고 주요국의 정책 이행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14]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대중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공통

적으로 일상적 경험의 축적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 및 보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정부에 대

한 신뢰와 정보 공유가 위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참고문헌 [15]는 위험 커뮤니
케이션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참고문헌 [16] 및 참고문헌 [17]은 정부 신뢰도가 높을수
록 위험 회피 행동이 감소하고 위험 인식 수준이 낮아진
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또한 참고문헌 [18] 및 참고문헌
[19]는 정확한 정보 공유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위험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제임을 역설
하였다. 최근에는 참고문헌 [20]이 COVID-19 대응 사례
를 통해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기존 문헌들은 전자파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위험 커
뮤니케이션 전략과 정부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임을 시사
하고 있다.

2-3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21]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휴대전화전자파노출에따른잠재적경제비용을연간약
6,000억원으로추정하였다. 또한, 국민들이휴대전화전자
파 피해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연간 약 540억 원
규모의지불의사액(WTP)을보유하고있음을실증하였다.
한편, 부정확한 정보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22]는 상업적 의도
를 가진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연간 약 22조 
7,700억 원, 사회적 피해액을 약 7조 3,200억 원으로 산출
하였다. 이는당시우리나라명목 GDP의약 1.9 %에달하
는 막대한 규모이다. 또한 참고문헌 [4]는 가짜뉴스에 대
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발하는 국민적 불편 비용을 연간 총
8,025억 원 규모로 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특정 위험 요인에 대한 주관적

우려나잘못된 정보가사회전체에 상당한수준의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그림 1. 일반인에 대한 위해인지도 맵[7]

Fig. 1. Risk cognitive map of general publi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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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논의 및 본 연구의 의의 

상기 문헌연구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국민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 우려의 범위 또
한국가 기간시설등실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러한 전자파에 대한 위험인식은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서는 전자파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구체적으
로 추계한 최근의 사례는 드물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
서 기존의 연구들을 정량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Ⅲ. 전자파 인체영향 우려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계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인하여 다
양한 영역에서 손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파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된 크게 다섯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전략 인프라 갈등으로 송전망, 변전
소, 군용/기상 레이더, 사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
설치 시 발생하는 갈등이다[23],[24]. 둘째, 첨단 산업 인프라
갈등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분쟁으로 최근 인공
지능(AI) 데이터센터가 고압 송전망 확충 문제와 결합하
며 심화되는 양상이다. 셋째, 생활밀착형 통신망 갈등으
로 주거지 인근의 이동통신 기지국 및 무선국 설치․운
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넷째, 사적 방어 비용으
로서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전자파 차단 제품 구입비 등이다. 다섯째, 제도
적 검증 비용으로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전
자파 강도 측정 비용 등이다. 
원칙적으로 전자파 인체 영향 우려에 따른 경제적 비

용 추계에는 위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
서는 가용 데이터의 제약 등으로 ‘이동통신 기지국 이설
및 철거 비용’, ‘전자파 차단 제품의 구입비용’, ‘이동전화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비용’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3-1 전자파 우려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 이설 및 

철거 비용

생활 밀착형 통신망 분야의 경제적 손실로 이동통신

기지국 이설비용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지국 전자파에 대
한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로 인해 기존 설비를 철거하거
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비
용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자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생활환

경 전자파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측정 결
과에 따르면 4세대 및 5세대 이동통신으로부터 발생한
전자파는 인체 보호기준 대비 0.01～6.93 %에 불과한 것
으로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지국 전자파에 대
한 불안감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자파 유해성 인식 변화로 기지국 이설 요청은 과거

에 비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민원 대응에 따
른 낭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기지국 철거 및 이설 비용은 2019
년～2020년 기준 3사 합계 연평균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
로 집계되었다. 

3-2 전자파 차단 제품 구입비용

다음으로는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개인
이 자발적으로지출하는 ‘사적방어 비용’이다. 많은 국민
은 전자파를 유해 인자로 인식하여 차단 제품을 구매하
고 있으나 실제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
이 지배적이다. 
이미 2016년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의 공동

조사결과, 시중의전자파차단제품 19종모두차단효과
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25].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0년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해 차단 성능을 과장한 9
개사업자에경고조치를취한바있다[26].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의 2025년의조사에서도이들제품의차단
효과는 미미하거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7].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
sion)가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제품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도록 공지한 바 있다[28]. 이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이러한제품구매에 투입된비용을전자파
우려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로 간주하였다. 
전자파 차단 제품의 실질적 소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

해 2021년 11월～12월 중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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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3년간의 구매 행태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9.3 %가 최근 3년
이내에 자가 소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
으며 연평균 구매 횟수는 약 1회로 나타났다. 또한 기념
품이나 사은품 등 선물로 수령한 비중도 23.7 %(연평균
0.59회)에 달해 민간 및 기업 차원에서도 상당량의 제품
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매 가격대를 분석한 결과(표 1), ‘10,000원～15,000원

미만’이 30 %로 가장 높았으며, 1회당 평균 구입비용은
12,995원으로 산출되었다. 
선물 수령 시 예상 가격대의 경우(표 2) ‘1,000원～

5,000원 미만’이 42.2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설문 대상 연령대 인구 통계를 적

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간 자가소비용 전자파 차단 제품

구매 총액을 추계하였다. 

연간 구매액 = 연평균 구매횟수 ×  
 구매자수/설문대상자수 × 모집단 인구 × 평균구입액

산출 결과 우리 국민이 전자파 차단을 위해 개별적으

로 지출하는 자가소비용 연간 총구매액은 약 1,484억 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동일한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연간 선물용 전자파 차

단 제품의 수령 총액을 추계하였다. 전자파 차단 제품을
선물로수령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23.7 %를 해당
연령대 모집단 인구에 적용하고 여기에 연평균 수령 횟

표 2. 전자파 차단 제품 선물 예상 가격대
Table 2. Estimated price range for EMF protection products received as gifts.

Category Less than 1,000 KRW 1,000 to <5,000 KRW 5,000 to <10,000 KRW 10,000 to <15,000 KRW Others
Total 7.2 42.2 33.3 16.0 1.3
Male 6.4 36.7 35.8 19.3 1.8

Female 7.8 46.9 31.3 13.3 0.8
20s 6.1 51.0 26.5 14.3 2.0
30s 9.1 47.7 25.0 15.9 2.3
40s 3.8 26.4 45.3 24.5 0.0
50s 4.3 42.6 34.0 17.0 2.1
60s 13.6 45.5 34.1 6.8 0.0

표 1. 전자파 차단 제품 구매 가격대
Table 1. Price range for purchased EMF electromagnetic field protection products.

Category Less than 5,000 
KRW

5,000 to <10,000 
KRW

10,000 to <15,000 
KRW

15,000 to <20,000 
KRW

20,000 to <30,000 
KRW Others 

Total 13.7 27.6 30.0 15.0 12.3 1.4
Male 13.4 24.2 31.2 17.8 12.7 0.6

Female 14.0 31.6 28.7 11.8 11.8 2.2
20s 22.5 25.4 28.2 11.3 8.5 4.2
30s 13.7 33.3 31.4 5.9 13.7 2.0
40s 9.1 25.8 30.3 22.7 12.1 0.0
50s 4.9 26.2 32.8 19.7 16.4 0.0
60s 18.2 29.5 27.3 13.6 11.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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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평균 예상 가격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선
물용 제품 수령에 따른연간 비용은 365억원으로 도출되
었다(표 4). 이를 앞서 산출한 자가소비용 구매액(1,484억
원)과합산하면, 전자파차단제품 구입 및유통으로인해
발생하는 연간 총 경제적 비용은 약 1,849억 원으로 파악
된다. 이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국민과 기
업 차원에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불필요한 지출이 지속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3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비용

마지막 분석 항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
가 부담하는 ‘제도적 검증 비용’ 중 전자파 강도 측정 비

용이다. 국내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의
무화는 2006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현행
전파법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선국은 반드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안테나 공급전력의

합이 30 W를 초과하거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설치
된 이동전화 기지국 등은 강제적인 측정 대상에 해당한
다[29]. 이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안전
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측정을 수
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측정 데이터는 제도적 규제의 강도에 비

해 전자파 노출 수준이 매우 낮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표 3. 전자파 차단 제품의 연간 자기소비용 구매액
Table 3. Annual personal expenditure for EMF protection products.

Category Sample size 
(N)

Avg. annual purchase 
frequency

Survey 
respondents

Population
(persons)

Avg. purchase Amt.
(KRW)

Annual purchase 
Amt. (Mil. KRW)

Total 293 1.043 1,000 37,363,577 12,995 148,412
Male 157 1.085 511 18,991,334 12,994 82,255

Female 136 0.995 489 18,372,243 12,996 66,081
20s 71 1.141 178 6,806,153 14,014 43,404
30s 51 1.098 180 6,873,117 12,206 26,100
40s 66 0.965 219 8,294,787 12,955 31,239
50s 61 1.077 234 8,645,014 13,730 33,308
60s 44 0.894 189 6,744,506 11,307 15,870

표 4. 전자파 차단 제품의 선물 수령액
Table 4. Annual estimated expenditure for EMF protection products received as gifts.

Category Sample size
(N)

Avg. annual gift
freq.

Survey 
respondents

Population
(persons)

Avg. gift Amt. 
(KRW)

Annual gift Amt. 
(Mil. KRW)

Total 237 0.59 1000 37,363,577 6,924 36,478
Male 109 0.64 511 18,991,334 7,991 20,888

Female 128 0.55 489 18,372,243 6,016 15,972
20s 49 0.68 178 6,806,153 7,735 9,858
30s 44 0.61 180 6,873,117 6,648 6,854
40s 53 0.59 219 8,294,787 7,887 9,360
50s 47 0.58 234 8,645,014 7,043 7,112
60s 44 0.5 189 6,744,506 5,011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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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21년 6월 기준, 5G 기지국(약 12만 국)의 93.8 %
와 LTE 기지국(약 50만 국)의 97.3 %가 인체보호기준 대
비 10 % 이하의극히낮은전자파를발생시키는것으로나
타났다. 또한 2021년 7월측정결과, 전체무선국의 99 %가
기준치 대비 50 % 이내인 ‘전자파 강도 1등급’ 판정을 받
았다. 특히 2022년 시민 참여형 측정에서도 기지국 전자
파는 기준 대비 1～2 % 내외로 확인되어, 객관적 안전성
이 재차 입증된 바 있다[30].
이처럼 대다수 무선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

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
무선국에 대해 전수 조치에 가까운 측정이 이뤄지는 것
은 이례적이다. 모든 무선국 시설자에게 전자파 측정을
강제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과학적 위험성보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
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또 하나의 상
당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비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 3

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연
간 6만 8천 건이상의측정이 수행되고있었다. 이와관련
하여 이동통신 3사가 지출한연간기지국 전자파강도측
정 비용은 2019～2020년 연평균 약 116억 원에 달하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

3-4 종합

본 연구에서 고찰한 세 가지 분석 항목, 즉 첫째, 이동
통신 기지국 철거 및 이설 비용, 둘째, 효능이 미미한 전
자파 차단 제품 자가 구매 및 선물 수령 비용, 셋째,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비용을 모두 합산하
여 최종적인 연간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연간 총경제적 비용은 2020년 기준 약 1,9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표 5). 이는 동년도 우리나라 명
목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 대비 약 0.01 %에 해당하
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객관적인 전자파 노출 수준이 인체 보

호 기준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심리적
불안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이 지출하는 사적 방어 비용이 전
체의 약 93 %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민간 소비의 규모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
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로 인해 발생하는 경
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추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이동통신 기지국 철거 및 이설 비용(23억
원), 전자파 차단 제품 구매 비용(1,849억 원), 무선국 시
설자 전자파 강도 측정 비용(116억 원)을 포함하여 연간
총 1,98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01 %에 해당하는 규
모이다. 특히이 수치는국가전략인프라나첨단 산업인
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
을 제외한 보수적인 최소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검토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선행 연구들이 시사하

듯,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객관적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홍보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대중 간의

표 5. 전자파 인체영향 우려에 따른 연간 경제적 비용 
Table 5. Annual economic costs due to concerns about hu-

man health risk of electromagnetic field.

Category Economic cost
(Mil. KRW)

1. Costs for removal and relocation of mo-
bile base stations due to electromagnetic 
wave concerns

2,255

2. Expenditure on electromagnetic wave shi-
elding products 184,890

3. Costs for measuring electromagnetic field 
(EMF) strength for radio station facility 
owners 

11,646

Total cost 198,791

Note  1. Costs for EMF strength measurement and relocation of 
base stations/repeaters are based on the 2019～2020 
average.

2. Expenditures are based on the 3-year average from 2018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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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전자파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효능이 미미한
차단 제품 구매와 같은 비합리적 소비를 줄임으로써 상
당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량적 추계치는 향후 정부가
생활 및 산업 환경 전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신
뢰성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소
통 강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

째, 분석 범위의 한계로 인해 송전망, 레이더,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및 첨단 산업 인프라 설치와 관련된 고도의
갈등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둘째, 전자파 차단 제품
지출 비용 산출 시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 추계 방식을 사
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등 보다 정교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전자파 우려에 따른 사회적 비
용을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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